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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에 묶인‘고향사랑 기부금법’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! 
- 해당 제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법안임을 강조한다. -

■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열악한 지방

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농어촌 활성화를 돕는 제도이다. 해당 법안은 여야 합

의를 통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10개월 째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. 이런 가운데 오

는 9월 1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. 이 자리에서 ‘고향사랑 기부

금법’이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■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부를 원하는 본인이 특정 지자체를 정하고 기부하면 특정금

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 지자체에서는 기부활성

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 

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확충,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, 지역특산품 소비확

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유입, 출산율 증가 등 직․간접적

으로 지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.  

■ 일본의 경우 고향세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첫해 납세총액 81억엔에서 2018년 

기준 5천127억엔으로 10년간 63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. 대한민국의 지방소멸

을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이 직

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. 지자체의 재정확충

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임이 명백하다.

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의 농․산․어촌이 사

라지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. 국회는 정치적 논쟁과 여․야 당리당략에서 벗

어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길 촉구한다. 고향사랑 기

부금법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

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고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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